
제10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시 / 방법 : ’22.8.18.(목) 14:00~15:20 / 화상회의
 ㅇ 참  석 :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등 18명(인천․경기북부 위원장 불참, 세종 공석)

□ 주요 회의내용

 ㅇ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연장 관련 대응방안 논의
⇨ 위원장협의회최종의견(안)을유지하고, 행안부장관․인사혁신처면담등을통해지속적인건의

구분 내용

대전 행안부․인사혁신처 입장 고수로 파견 경찰관 감소(10명→6명), 경찰관 특채가 필요할 수 있음

부산 정원 확대가 어렵다면 파견경찰관 근무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협의하여 근무 안정성 확보 필요

경남 치안정책을 위원회가 아닌 시․도경찰청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방안 필요

광주 정원 확대가 힘들면 경찰청 내 자치경찰 조직(생활안전국, 교통국 등) 정원 이관 건의 필요

경기남부 자경위가 시․도경찰청과 경쟁하듯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 ‘심의․의결기구’로 나아가야 할 것임

충북
① 자치경찰위원장 –시․도경찰청장간 인사협약으로 우수 인재 유치
② 행안부․인사혁신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준비 철저 및 강한 압박 필요
③ 현 일원화 모델 하에서 인력 보충은 정부의 의무임. 가외성 원칙에 따라 정책 개발 경쟁은 필요

 ㅇ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결과 행정안전부 통보 관련 논의
⇨ 협의회차원의통일된입장보다각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자체판단하여조치

   

구분 내용

미
통보

전북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법령 위반 등으로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행사됨
경찰법 등 관련 법 상 행안부장관에게 통보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제주
위원회 의결이 법령 위반될 경우 시․도경찰청은 행안부장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현재 회의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행안부 통보는 불필요함

충남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 기구이므로, 행안부 장관 통보는 적절하지 않음

통보 대전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고, 행안부 통보는 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려주는 의미’로 하고 있음

□ 향후계획

 ㅇ 제11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22. 9. 1.(목) 17:00
 ㅇ 위원장협의회-경찰청 정책간담회 : ’22. 9. 6.(화) 14:00 
 ㅇ 위원장협의회-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추진 및 일정 확정 후 시․도 자경위 공유 


